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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부터 산재근로자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
노동부,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

이수경 기자 | 승인 2014.04.10 17:08

4월부터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수리가 필요한

경우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.

또 치과 보철료, 한방첩약,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비 수가를 시장가격과

자동차·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.

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수가 인상과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기준 등을 개

정해 4월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.

그간 산재근로자의 재활보조기구 공급 및 수리는 거리·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

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이나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.

고용부에 따르면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

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서 공급받게 된다.

또 재활공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·전동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료 등을 산

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도 늘렸다.

국소의치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과 한방 첩약,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

수가도 시장가격과 자동차·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.

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라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

에 정하지 않은 항목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.

박종길 고영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"산재 근로자의 불편함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

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가를 인상하고,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기준을 개선했다"며 “앞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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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도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등 산재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

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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